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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까지 선진국  주요 개도국이 발표한 2020년까지의 자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Global CGE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까지 1990년 비 약 14.0% 감축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한 선진국의 선도  역할과 역사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Post-Kyoto 상의 

타결을 해 선진국의 자발  감축목표의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한편 개도국의 자발  감축목표 이행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비 약 15.9%까지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국과 인도의 

참여가 크게 작용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Post-Kyoto 체제의 환경  효과성을 높이기 해 선진국의 감축목표 

강화와 더불어 개도국의 범 한 참여와 의미 있는 수 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행동도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

편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의 자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은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을 1.18%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감축목표, 연산일반균형모형

Abstract

The voluntary mid-term greenhouse gas(GHG) emission reduction targets for 2020 among major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ere evaluated by using the glob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The GHG emissions of developed countries were estimated to be reduced 
by 14.0% from 1990 level, which implies that the GHG reduction targets of 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strengthened to reach agreement in future post-Kyoto negotiations.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for GHG emissions reduction contributed to global GHG emissions reduction by 
15.9% from 1990 levels, which were led by the participation of China and India. These outcomes imply 
that the reinforcement of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s in developed countries and the w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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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necessary for the environmental effectiveness of the 
post-Kyoto regime. Emissions reduction based on voluntary targets will decrease the global real GDP 
by 1.18%.

❙Keywords ❙ Climate  Change, GHG  Reduction  Target,  CGE Model

I. 서  론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인간의 건강, 식량안보, 사회기반 및 환경 등에 악영향을 초

래하여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최악의 위험요소로 평가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

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Stern, 2006). 이에 Post‐Kyoto 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체제 하에 진행 중인 다자간 협상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Post‐Kyoto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상에서 난해한 논리를 앞세우는 참호전의 형태

로 진행되고 있다. 공통의 이해와 관심사항을 강조하기보다 한쪽이 이기면 반드시 한쪽은 

져야 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합의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1) 

특히 2009년 12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

(COP15)와 제5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MP5)에서는 Post‐Kyoto 체제에 대한 실질적

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였다. 동 협상에서는 (1) 선진국의 강제적 온실가스 감축의무 

강도,  (2)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행동 참여 및 검증,  (3) 개도국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적 지원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

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합의문인 Copenhagen  Accord를 도출하는  

데 그쳤다.2) 동 합의문에서는 2010년 1월 31일까지 각 선진국이 자국의 2020년까지의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행동 계획을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행동의 규모와 내용이 향후 협상의 

진행방향과 합의도출 도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수준과 관련하여,  IPCC(2007)는 온실가스의 대

기 중 농도를 450ppmCO2eq.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1) Post-Kyoto 상의 포  구도  이슈에 한 자세한 내용은 임재규(2006b), Höhne et al.(2007), Winkler(2008) 등 참조.

2) Copenhagen Accord는 법 인 효력이  없다. Copenhage Accord의 자세한 내용은 UNFCCC(2009) 참조.



세계 주요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시사점

117

까지 1990년 대비 25‐40% 감축하고, 개도국도 상당한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EU는 선진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40% 감축해야 하며, 

개도국도 기준배출전망(Business  as Usual,  BaU) 대비 15‐30% 감축할 것을 촉구하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COP15/CMP5 개최 이전까지 대부분의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이 자

국의 여건과 능력을 반영하여 2020년까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표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할 계획이며, 중국은 배출집약도(배출량/국

내총생산)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0‐45% 감축할 것을 공표하였다. 한국도 최근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기준전망(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 감축하는 자발적 

감축목표를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국가의 자발적 감축목표는 기후변화 완화

(mitigation)와 Post‐Kyoto 협상에 연계되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이러한 자

발적 감축목표가 내포하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어느 정도 기후변화 완화

(mitigation)에 기여할 수 있는지 분석된다면, 그 결과는 향후 Post‐Kyoto 협상진행에 중요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필요성에는 동의

하지만, 감축으로 인해 자국이 지불해야 할 경제적 비용에 많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비용은 모든 국가의 경제가 국제무역 및 자본이동 등으로 서로 긴밀하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량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감축량에 따라

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여러 국가가 발표한 자발적 감축목표가 내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검토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여러 국가가 발표한 자발적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검토하

고, 이러한 목표들이 내재한 경제 및 환경적 파급효과와 시사점을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표된 자발적 감축목표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분석을 위해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

형인 GTEM‐KOR를3) 활용한다.

3) GTEM-KOR는 에 지부문을 심으로 한 다부문(multi-sector) 동태 (dynamic) 다국가(multi-country) 모형으로서, 에 지 

 환경 련 부문의 정책  국제 상 이슈에 한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GTEM-KOR는 그동안 국내에서 기후변

화 약 련 경제분석에 사용되어 온 기존의 모형들보다 발 된 모형으로, 기후변화 약 련 응정책에 한 비교분

석이 가능하며 국가  산업이 세부 으로 분류되어 있고 특정국가 는 특정산업에 한 세부  분석이 가능하다.



임 재 규

118

Ⅱ. 주요국의 감축목표 내용 및 시사점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는 현재 진행 중인 Post‐Kyoto 협상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중기 감

축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발표하고 있다<표 1>. 

표 1 주요국별 자발적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국 가 온실가스 기 감축목표

선진국

일 본 2020년까지 1990년 비 25% 감축 (선진국의 동참 제)

 국 2020년까지 1990년 비 36% 감축

미 국 2020년까지 2005년 비 17% 감축 (1990년 비 4% 감축)

호 주 2020년까지 2000년 비 5-15% 감축 (  세계 감축의무 참여 시 25% 감축)

캐나다 2020년까지 2005년 비 17% 감축 (1990년 비 3% 감축) 

E  U 2020년까지 1990년 비 20% 감축 (  세계 감축의무 참여 시 30% 감축)

러시아 2020년까지 1990년 비 15-25% 감축

노르웨이 2020년까지 1990년 비 30-40% 감축

뉴질랜드 2020년까지 1990년 비 10-20% 감축

벨라루스 2020년까지 1990년 비 5-10% 감축

아이슬란드 2020년까지 1990년 비 15% 감축

스 스 2020년까지 1990년 비 20-30% 감축

모나코 2020년까지 1990년 비 20% 감축

우크라이나 2020년까지 1990년 비 20% 감축

리히텐슈타인 2020년까지 1990년 비 20-30% 감축

카자흐스탄 2020년까지 1992년 비 15% 감축

크로아티아 2020년까지 1990년 비 5% 감축

개도국

 국 2020년까지 2005년 비 배출집약도 40-45% 감축

인 도 2020년까지 2005년 비 배출집약도 25% 감축

한 국 2020년까지 BaU 비 30% 감축

라질 2020년까지 BaU 비 36-39% 감축 (선진국 지원 제)

인도네시아 2020년까지 BaU 비 26-41% 감축 (선진국 지원 없으면 26% 감축)

멕시코 2020년까지 BaU 비 21% 감축

미국은 2009년 6월에 하원을 통과한 Waxman‐Markey 법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1990년 대비 4%)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일본도 최

근 선진국의 동참을 전제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하는 목표를 공표하였다. 또

한 호주는 2008년에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인 ‘탄소오염감축정책(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CPRS)'을 통해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5%‐15% 감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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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동참할 경우 감축목표를 

25%로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EU도 2009년 4월부터 발효된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통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하고, 전 세계 국가 동참 시 감축목표

를 30%로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위와 같은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는 각국

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다자간협상에서 감축

의무 수준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이 제시한 자발적 감축목표는 IPCC(2007)에서 권고하고 있는 25%‐40% 

감축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의 감축목

표 수준이 권고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은 협상을 통해 선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보다 더욱 강한 강제적 감축의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진국은 

그들만의 일방적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불해야 할 경제적 비용으로 인해 더욱 강한 감축목

표 설정에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선진국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개도국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action)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개도국도 선진국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겠다

는 취지로 자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개도국의 감축목표는 특정 

기준연도(base year) 대비 절대배출량(absolute amount of emissions) 감축목표를 설정한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배출집약도(emissions  intensity),  기준전망(business  as  usual, 

BaU)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자발적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에

는 배출집약도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0‐45% 그리고 25% 감축을 공표하였으며, 한국

과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는 절대배출량을 2020년까지 BaU 대비 각각 30%, 36‐39% 그리고 

21%의 감축목표를 발표하였다.

개도국이 발표한 감축목표는 선진국의 감축목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

다. 선진국의 경우 과거 1990년 또는 2000년 등의 특정연도 절대배출량을 기준으로 절대배

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목표의 달성 여부를 떠나 목표의 정량적 확실성이 보

장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실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배출집약도

(배출량/국내총생산)는 각국의 미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BaU의 경우에

는 사용되는 방법론(methodology)과 전제(assumption)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발표된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는 자국의 온실가스 절대배출량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배출량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등 온실가스 배출원의 가격을 상승시켜 직접적인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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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초래한다. 이러한 경제적 비용은 각국 감축목표의 강도와 시기 그리고 경제 및 산업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각국이 발표한 목표에 내재한 경제적 비용에는 국가 간에 

공평한 비용분담(cost  share)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각국의 자발적 

감축목표에 내재한 환경적 효과성(environmental  effectiveness)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

성(economic efficiency)도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내재한 환경 및 경제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Post‐Kyoto 협상에

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분석모형 : GTEM-KOR4)

GTEM‐KOR는 Global CGE 모형으로서,5) 모형의 주요 골격을 형성하는 민간부문의 수

요 및 공급 방정식은 비용최소화, 효용극대화 등 최적화 문제의 해에서 도출되며, 전통적인 

신고전학파 미시경제학의 기본가정을 따르고 있다. 자본, 노동 및 토지가 각 산업의 본원적 

생산요소로 사용되는데, 자본은 매년 행해진 투자에서 기존 자본스톡의 감가상각을 감안한 

양만큼 축적된다. 또한 자본과 노동은 국가 간 자본의 흐름과 노동이동(labour migration)

을 통하여 국가 간 및 산업 간 이동을 할 수 있지만, 토지는 농업부문에서만 사용되고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 생산자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의 기술로 생산하며, 제품의 생산자 가격은 단위당 생산비용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

된다. 따라서 제품가격은 생산에 투입된 중간투입재 및 본원적 생산요소의 가격변화에 따

라 결정된다.

생산부문은 크게 3가지(일반산업, 전력산업, 철강산업)로 분류된다. 각각은 서로 상이한 

다중적 생산구조 하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일반산업에는 에너지를 포함하여 각종 중간투입

재와 본원적 생산요소가 투입되며, 일련의 분리 가능성에 관한 가정 아래 다중구조(nested 

structure)가 존재한다. 노동, 자본 및 토지는 불변대체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CES) 함수에 의해 복합본원요소를 구성하며, 석탄, 석유, 가스 및 전력 또한 CES 함수에 

4) GTEM-KOR의 자세한 이론  배경  모형의 구조에 해서는 임재규(2007) 참조.

5) Global CGE 모형은 국가, 산업  부문 간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무역, 생산과 소비에서의 체성을 인정하는데, 

기후변화 약과 같은 장기  이슈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AIM(Matuoka et al., 1995), GTEM(Tupule et 

al., 1999), MIT-EPPA(Jacoby et al., 1997), Worldscan(Geurts et al., 1997), MS-MRT(Bernstein et al., 1999), 그리고 

G-Cube(McKibbin et al., 1999) 등과 같은 모형이 존재한다. AIM, MS-MRT 그리고 GTEM은 거시경제  에 지 분야가 세분

화되어 있으며, G-Cube는 거시경제 부분이 세분화된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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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복합에너지를 구성한다. 복합본원요소와 복합에너지는 다시 CES 함수에 의해 복합생

산요소를 구성하며, 마지막으로 복합생산요소는 에너지를 제외한 중간투입재(n‐e개의 재

화) 및 천연자원과 함께 Leontief 함수에 의해 생산에 투입된다.6) 한편, 자국을 제외한 총 

(r‐1)개의 지역에서 수입된 각각의 중간투입재와 에너지는 CES 함수에 의해 복합수입재를 

구성하며, 복합수입재와 국내재는 다시 CES 함수에 의해 각각의 중간투입재와 에너지를 

구성한다. 각각의 에너지도 일반 중간투입재와 같이 (r‐1)개의 지역에서 수입되고, 국내재와 

복합수입재 간의 불완전 대체 관계를 가진다.

GTEM‐KOR에서는 각 생산자가 다중적 투입구조의 각 단계에서 비용최소화의 조건에 

따라 해당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결정하는데, CES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생산자의 사용가능

한 M개의 생산요소 중에서 특정 생산요소 k에 대한 수요함수를 퍼센트변화(percentage 

change)의 형태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7)

       


           (1)

식 (1)에서 Si는 생산요소 i가 전체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가격의 변화

가 없을 경우, 특정 생산요소의 투입량(xk)은 생산량(z)과 같은 비율로 변화하게 된다. 이는 

CES 생산함수의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만일 특정 생산요소

의 가격(pk)이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게 되면, 특정 생산

요소의 소비가 다른 요소의 소비로 대체된다. 이러한 대체의 정도는 생산요소 간의 대체탄

력도(σ)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에너지집약산업인 전력산업과 철강산업은 각기 다른 형태의 다중적 생산구조이며 따라 

각각의 생산구조에서 상향식(bottom‐up) 접근방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였다. 전력산업의 

경우,  i개의 중간투입재와 복합전력생산기술(technology bundle  for electricity generation)

은 CES 함수에 의해 전력생산에 투입된다.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수력 및 기타(신재생

에너지 등)  등 6가지의 전력생산기술은 CRESH(Constant  Ratios  of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Homothetic) 함수8)에 의해 복합전력생산기술을 구성하며, 각 전력생산기술

6) (n-e)개의 간투입재는 총 n개의 재화에서 e개의 에 지를 제외한 것이다.

7) 식 (1)의 모든 변수는 퍼센트변화(percentage change)를 나타낸다. 함수를 퍼센트변화 형태로 환하는 과정에 한 자

세한 내용은 임재규(2007) 참조.

8) CRESH 함수에 한 자세한 내용은 Dixon et al.(1982)과 Dixon et al.(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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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본원적 생산요소와 중간투입재가 사용된다. 한편, 철강산업에서는 i개의 중간투입재와 

복합철강생산기술(technology  bundle  for  iron  and  steel production)이 CES 함수에 의

해 투입된다. 전기로(electric arc  furnace)와 고로(blast  furnace) 등 2가지의 철강생산기술

이 CRESH 함수에 의해 복합철강생산기술을 구성하며, 각 본원적 생산요소와 중간투입재

가 Leontief 함수에 의해 각각의 철강생산기술에 투입된다.

대표적 가계(representative household)에 의해 이루어지는 각국의 가계소비는 CDE(constant 

difference of elasticities) 함수에 의해 이루어지며,9) 정부소비는 Cobb‐Douglas 함수에 의

해 이루어진다. Honach(1975)에 의해 소개된 CDE 지출함수를 이용하여 가계의 각 재화에 

대한 수요함수를 퍼센트변화의 형태로 표시하면 아래의 식 (2)와 같다. 각 재화에 대한 가

계의 수요는 가계의 소득과 재화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데, y 앞에 있는 [  ]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income  elasticity)을 나타내며,  pi 앞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비보상(uncompensated) 

가격탄력성(own‐price  elasticity)을 나타낸다.

 












 





   











 






   












 









 

    (2)

where xi  = 재화  i의 수요량

y  = 소득

pi  = 재화 i의 가격

ei = 소비의 비동조성(nonhomotheticity)을 결정하는 확장(expansion) 파라미터

Si  = 재화 i에 대한 지출이 가계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ai  =  1－제품 간 대체가능성을 결정하는 파라미터

대표적 가계는 본원적 생산요소를 소유하며, 가계의 총소득은 요소소득, 세수(tax  revenue) 

그리고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으로 구성된다. 가계의 총소득은 다시 고정비율로 가계 및 정

9) CDE 함수에 한 자세한 내용은 Hanoch(1975)와 Hertel(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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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소비 그리고 저축에 사용된다. 단, 국가별 저축은 총소득과 같은 비율로 변화한다고 가

정한다. 가계소비와 정부소비 간의 비율이 불변이라는 가정 아래, 총소비지출은 현재의 총 

가계소득에서 저축을 감한 것과 같다. 주어진 총소비지출 아래, 대표적 가계는 기간별로 효

용극대화를 통하여 각 소비재의 소비량을 결정한다.

제품별 국내재(domestic  product)와 복합수입재(composite  imported  product)에 대한 

수요는 CES 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동종의 상품이 서로 상이한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타국에서 수입된 동종의 제품은 CES 함수에 의해 위의 

복합수입재를 구성한다. 국내재와 복합수입재 간의 대체성과 다른 국가에서 수입된 동종의 

수입재 간의 대체성은 제품 간의 상대가격 및 주어진 대체탄력도의 값에 따라 결정된다.

표 2 GTEM‒KOR의 국가 및 산업 분류

번호. 국가분류 번호 산업분류

1 호주 1 석탄

2 미국 2 원유

3 캐나다 3 가스

4 일본 4 석유석탄제품

5 유럽연합 5 력

6 구소련연방 6 철강

7 동유럽 7 비철 속

8 기타 부속서 I 국가 8 화학․고무․ 라스틱

9 동산유국 9 비철 속 물

10 북아 리카 10 기타 속 물

11 남아 리카 11 기타제조업

12 국 12 상업․수송

13 한국 13 기타서비스

14 인도 14 작물

15 인도네시아 15

16 기타 아세안 16 축산업

17 멕시코 17 육류․우유

18 아르헨티나 18 식료품

19 라질 19 임수산업

20 베네수엘라

21 콜롬비아

22 기타국가

GTEM‐KOR는 또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예: 탄소세, 배출권거래), 온실가스 배출

량, 에너지 소비 등을 내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정식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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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들을 통하여 Post‐Kyoto 협상과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기후변화협약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경제‐환경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또한 동태(dynamic) 모형인 GTEM‐ 

KOR는 정태적 요소들과 더불어 각국의 자본재,  순외채,  노동공급 등과 같은 스톡변수

(stock variable)들의 값들이 시간경과에 따라 투자, 감가상각, 해외차입 등과 연결되어 축

적(accumulation)되는 방정식들을 포함하고 있다.

GTEM‐KOR의 데이터베이스는 GTAP 6.0에 기초하며, 한국과 관련된 데이터의 적절성

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데이터의 보완 및 수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이외에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소비, 인구변화 및 기타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Post‐Kyoto 협상의 주요 22개 국가 및 지역으로 통합하였으며, 산업부문도 온실가스 배출

과 관계가 깊은 화석연료, 에너지집약산업, 농업부문 등 19개 부문으로 통합하였다<표 3>. 

한편, 교토의정서에서 제시된 6가지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

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중에서 이산화탄소, 메

탄 그리고 아산화질소 등 3가지 온실가스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온실가스의 배출량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IEA(2009), UNFCCC의 각종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구축하였으며, 

이산화탄소는 각 산업의 연료연소,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주요 산업의 생산활동에 따라 변

화하도록 모형을 구축하였다.  GTEM‐KOR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GEMPACK(General 

Equilibrium Modeling  Package)이다.

표 3 주요 모수의 값

항 목 모 수 값 항 목 모 수 값

국내재와 수입재 간 체탄력성 0.80－3.46 가계소비 소득탄력성 0.01－0.24

수입재 국가 간 체탄력성 1.90－6.71 가계소비 가격탄력성 0.21－0.97

본원  생산요소 체탄력성 0.10－1.31 본원요소와 에 지원 간 체탄력성 0.01－0.04

에 지원 간 체탄력성 0.05－0.20 고정자본의 감가상각률 0.04

GTEM‐KOR에서는 GTAP  V6.0과 같은 기초 데이터 이외에 아밍턴 대체탄력성, 요소 

대체탄력성, 가계소비 탄력성 등 여러 종류의 모수가 사용되는데, 사용된 주요 모수의 값은 

<표 3>과 같이 GTAP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값과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10) GTAP 

10) GTAP V6.0 데이터베이스  주요 모수에 한 추정방법과 결과에 한 자세한 내용은 Betina et al.(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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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모수의 값들은 일반적으로 각각의 모수에 대한 직접 추정 및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결정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GTAP V6.0에서 제공하는 모수

의 값들을 사용하였다.11) 예를 들어, 가계소비에 설정되어 CDE 함수에서 사용되는 소득탄

력성과 재화 간 가격탄력성은 국가 및 제품에 따라 차별화하여 각각 0.01‐0.24와 0.21‐0.97

의 범위에서 설정하였다.

Ⅳ. 기준전망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 및 단체들이 제공하는 각국의 경제, 인구, 유

가 등 각종 가격지수, 에너지 장기공급계획 등에 대한 실적과 최근 전망자료를 참조 또는 

활용하여, GTEM‐KOR를 통해 2020년까지의 기준전망(Business  as Usual,  BaU)을 실시

하였다.12) 이와 같은 BaU는 각종 정책 및 시나리오 효과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모형을 통

한 분석에서는 정책 및 시나리오의 결과와 기준시나리오와의 차이로 그 효과를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각종 장기 경제전망, 인구전망, 에너지소비 전망, 장기 전력수급 전망 

등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GTEM‐KOR에서 관련 변수들을 외생변수화하여 투입자료로 활용

함으로써 기준전망을 실시하였다.13)

기준전망 결과,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2020년 동안 연평균 2.02% 증가하여, 1990

년 대비 약 8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배출량 증가의 많은 부분이 개도국의 

배출량 증가에 기인하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1990년 대비 약 11.2% 증가하지만, 개도국

은 약 187.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그림 1>. 따라서 전체 배출량에서 선진국이 차지

하는 비중은 1990년의 63.3%에서 2020년에는 36.4%로 감소하는 반면, 개도국의 비중은 오

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배출량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인구증가 및 경

제활동의 확대에 기인하는데, 개도국의 인구와 경제규모가 1990년 대비 각각 약 1.56배 및 

11) GTEM-KOR를 비롯한 CGE 모형에서는 각종 모수들의 값에 한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모수들의 값이 

연구결과에 작지 않은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라미터 값의 변화를 통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Test)이 연구와 

병행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라미터 값에 한 보다 정확하고 체계

인 자료수집과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정이다.

12) 기 시나리오(BaU) 설정을 해 참조 는 활용된 변수들의 변화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2025년까지 행해지는 장기(long-term) 시뮬 이션의 경우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더 크게 존재할 수 있다. 를 들어, 

Autonomous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AEEI)와 같은 기술발   효율향상 등을 모형의 시뮬 이션에 반 할 수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변수들에 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본 모형에서는 반 하지 않고 있다.

13) GTEM-KOR와 같은 CGE 모형에서는 각종 기 자료와 모형을 활용하여 먼  기 (BaU) 망을 실시하며, 이를 기

로 각종 정책  시나리오에 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IMF(2009), EIA(2009), OECD(2008, 2009), IEA(2008, 

2009) 등의 각종 자료들을 활용하여 BaU 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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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1.8배 및 1.11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그림 2>.

그림 1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기준전망) 

그림 2 GDP 및 인구 변화(기준전망)

그림 3 배출집약도 변화(기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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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요국별 1990년 대비 2020년 배출량 변화(기준전망)

배출집약도(배출량/GDP)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1990년의 0.81ktCO2/M$에서 2020년에는 0.50ktCO2/M$으로, 개도국의 경우에는 1990년

의 2.66ktCO2/M$에서 2020년에 1.98ktCO2/M$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개도국의 

배출집약도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선진

국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다<그림 3>. 이는 상대적으로 배출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도국의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 비집약산업으로 산

업구조개편 속도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됨을 의미한다.

주요국의 1990년 대비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중동산유국(221.6%), 중국

(345.8%), 인도(271.3%) 등 주요 개도국의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미국(28.7%), 일

본(29.7%), EU(5.6%)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한국

의 경우 2020년 배출량이 1990년 대비 약 146.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4>. <표 

4>는 주요 국가별 배출량, 배출집약도, 국내총생산 등 주요 변수들의 1990‐2020년 동안의 

기준전망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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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국가별 주요 지표 연평균 증가율(1990-2020년, 기준전망) 

(단  : %)

온실가스 배출량 국내총생산 일인당 배출량 배출집약도

호주 1.69 3.00 0.49 -1.30

미국 0.84 2.62 -0.12 -1.78

캐나다 1.15 2.47 0.33 -1.33

일본 0.87 1.20 0.83 -0.35

유럽연합(15) 0.18 1.81 0.02 -1.65

구소련 -0.66 0.88 -0.78 -1.63

동유럽 0.09 3.28 0.22 -3.17

동산유국 3.97 3.77 1.98 0.18 

남아 리카 1.74 2.31 0.40 -0.60

국 5.11 8.13 4.16 -2.92

한국 3.06 4.72 2.51 -1.66

인도 4.47 5.68 3.00 -1.23

인도네시아 3.13 4.45 1.78 -1.38

멕시코 1.31 3.57 -0.60 -2.31

라질 0.97 3.08 -0.34 -2.09

그림 5 한국의 주요 지표별 변화(1990년=1, 기준전망)

그림 6 한국의 주요 산업별 생산량 변화(1995-2020년, 연평균 증가율, 기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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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이 1990‐2020년 동안 연평균 4.7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보다 낮은 연평균 3.06%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배출집

약도는 꾸준히 개선되어 연평균 1.66%씩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그림 5>. 한편, 고부가

가치 산업화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산업의 상대적 둔화가 전망되었다. 

서비스산업은 1995‐2020년 동안 지속적으로 4%대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지만, 에

너지 집약산업은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예를 들어 철강과 석유제

품의 경우 1990‐2020년 동안 각각 연평균 2.7%와 2.5%의 생산량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전력산업은 연평균 2.3%로 비교적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6>.

V. 감축목표 이행의 파급효과와 시사점

1. 시나리오 설정

최근 여러 국가가 발표한 자발적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경제 및 환경(온실가스 감축)

적 측면에서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즉, 자발적 감축목표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끼치

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감축목표의 적정성과 감축목표 이행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Post‐Kyoto 체제의 구축방향을 결정하

는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1>에서 정리된 주요 국가의 자발적 중

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Global CGE 모형인 GTEM‐KOR를 활용하여, 감축목표가 이행될 

경우의 경제 및 환경적 파급효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분석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먼저 첫 번

째 시나리오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목표대로 감축하는 시나리오이다(이하 시나리

오 1). 즉, 선진국은 2012년까지 교토의정서 상의 주어진 감축의무를 이행하고, 이후 2020

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경우이다. 이때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

은 특정 의무 또는 목표에 의한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주요 개도국도 자국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경우이다 (이하 시나리오 2). 이때 자발적 감축목표를 발표하지 않은 개도국은 특정 의무 또

는 목표에 의한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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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GTEM‒KOR의 국가별 감축목표 이행 시나리오

국가분류 기 감축목표 내용

호주 2020년까지 2000년 비 15% 감축

미국 2020년까지 2005년 비 17% 감축

캐나다 2020년까지 2005년 비 17% 감축

일본 2020년까지 1990년 비 25% 감축

유럽연합 2020년까지 1990년 비 20% 감축

구소련연방 2020년까지 1990년 비 20% 감축

동유럽 2020년까지 1990년 비 20% 감축

기타 부속서 I 국가 2020년까지 1990년 비 15% 감축

동산유국 감축목표 이행 없음

북아 리카 감축목표 이행 없음

남아 리카 감축목표 이행 없음

국 2020년까지 2005년 비 배출집약도 40% 감축

한국 2020년까지 BaU 비 30% 감축

인도 2020년까지 2005년 비 배출집약도 25% 감축

인도네시아 2020년까지 BaU 비 26% 감축

기타 아세안 감축목표 이행 없음

멕시코 2020년까지 BaU 비 21% 감축

아르헨티나 감축목표 이행 없음

라질 2020년까지 BaU 비 36% 감축

베네수엘라 감축목표 이행 없음

콜롬비아 감축목표 이행 없음

기타국가 감축목표 이행 없음

위와 같은 감축목표 이행 시나리오는 GTEM‐KOR의 국가분류를 기초로 <표 5>와 같이 

설정했다. 주요 국가가 실제 2가지 상이한 조건부 감축목표 또는 목표범위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먼저 조건부 감축목표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목표범위를 제시한 국가의 경

우에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최대 목표를 그리고 개도국의 경우에는 최소 목표를 감축 시

나리오로 설정하였다. 한편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연방 국가와 동유럽국가는 러시아의 자

발적 감축목표와 EU 차원의 감축목표를 반영하여 동일하게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스위스 등을 포함한 기타 부

속서 1 국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1990년 대비 15%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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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설정된 주요 국가의 감축목표 시나리오는 감축목표의 형태(절대량 또는 배출

집약도)와 기준연도(1990년,  2000년,  2005년 또는 BaU)가 상이하지만, 축차적 동태분석

(recursive dynamic analysis)을 수행하는 GTEM‐KOR를 활용하여 이러한 차이들을 국가

별로 차별화하여 분석에 최대한 반영하였다. 한편, 주요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와 이행

여부를 구분하여 위의 2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 것은 선진국이 제시한 자발적 감축목표의 

이행만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가 주장하는 

감축규모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요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가 실제 이행

될 경우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2. 파급효과 및 시사점

선진국과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 이행의 파급효과는 크게 온실가스 배출량과 거시경

제에 미치는 효과로 분석할 수 있다.15) 먼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시나

리오 1의 경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에 BaU 대비 약 6.9%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1990년 배출량과 비교하여 약 69.6% 증가하는 것이다<그림 7>. 선진국

의 배출량은 BaU 대비 22.7%(1990년 대비 14.0%) 감축되지만, 개도국의 배출량은 탄소누

출(carbon  leakage)로 인해 오히려 BaU 대비 2.1%(1990년 대비 193.2%) 증가하게 된다 

<그림 9,  10>.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를 450ppmCO2eq.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 감축하고, 개

도국도 BaU 대비 상당한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을 강조한 IPCC(2007)의 주장보다 상대적

으로 상당히 낮은 감축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과 더불어 주요 개도국도 자발적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시나리오 2의 경우, 개도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BaU 대비 약 12.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그림 9>, 이를 

통해 전 세계 배출량도 BaU 대비 약 15.9%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 이는 시나리오 1의 경우보다 감축효과가 약 9%p 정도 확대된 것으로서, 세계 

14) 각 국가가 발표한 자발  감축목표를 GTEM－KOR에서 설정한 국가분류에 맞추어 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의 감

축목표를 정확하게 반 하지 못했다. 한편, 향후 국제 상의 진척 여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국가의 확  

는 축소가 이루어질 경우에 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이는 향후 상의 진척상황을 면 히 검토하며 추가연구에서 

이루어질 정이다.

15) 각 국가의 자발  감축목표 이행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국내정책  국제배출권거래제 

등을 반 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축 인 정책분석이 가능한 GTEM－KOR를 활용하여 각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량을 감축목표에 맞추어 진 으로 변화하도록 외생변수화하여 처리하 으며, 배출량 변화를 반 한 단 당 탄소비

용(탄소세)을 내생변수화하여 효과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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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및 3위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의 참여에 크게 기인한다. 

위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결과는 먼저 기후변화의 문제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과 역사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선진국이 설정한 자발적 감축목표가 전체적으

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향후 Post‐Kyoto 체제의 환경적 효과성

(environmental effectiveness)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선진국과 더불어 개도국의 광범위

한 참여와 의미 있는 수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행동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는 주요 개도국

의 감축행동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림 7 시나리오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실질 국내총생산 변화(2020년)

그림 8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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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실질 국내총생산 변화(2020년, BaU 대비)

그림 10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실질 국내총생산 변화(2020년, 199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실질 국내총

생산의 변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시나리오 1의 경우,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선진국의 실

질 국내총생산이 BaU 대비 1.24% 감소하는 반면,  개도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오히려 

0.22% 증가하는 반사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9>. 따라서 전 세계 실질 국내

총생산은 0.7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주요 개도국까지 감축에 참여하는 시나

리오 2의 경우, 개도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BaU 대비 1.08% 감소함으로써, 전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은 1.1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주요 개도국의 참여가 전 세계 온

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개도국도 일정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

다. 한편, 분석결과에 의하면 주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은 일부 저개발국 등의 



임 재 규

134

경제적 반사이득을 유발하지만, 개도국 전체적으로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비용을 부

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는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과 연계되어 있는데,16) 시나리오 

1의 경우에는 전 세계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으로 이산화탄소 톤당 약 

97.5달러(2000년 기준)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주요 개도국이 참여하는 시나리오 2의 경우 

약 80.6달러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8>. 이는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개도국

의 한계저감비용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의 자발적 감축목표의 이행이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영향은 각국의 감축목표 강도 그리고 산업 및 경제구조 등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및 에너지집약산업의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제품의 가격인상을 유발함으로써 산업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 에너지와 

관련성이 낮은 서비스 및 일반 제조업에 끼치는 영향은 에너지 및 에너지집약산업과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6>.

표 6 주요 산업별 전 세계 생산량 변화(2020년)

(단  : BaU 비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석탄 -18.67 -30.15 

원유  -6.70  -9.18 

가스 -10.42 -14.55 

석유/석탄제품  -5.60  -7.49 

력  -8.97  -9.19 

철강  -0.94  -0.50 

화학  -1.54  -1.98 

비 속 물  -0.77  -1.02 

서비스  -0.01  -0.44 

상업/수송  -0.08  -0.06 

작물  -0.71  -0.50 

벼  -0.04  -0.47 

축산  -2.04  -4.37 

식료품  -0.40  -0.47 

임수산업  -0.03  -0.35 

16) 한계 감비용은 주어진 감축목표 하에 최소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한계비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각 국가의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외생 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단 당 

감비용을 탄소세의 내생  변화를 분석하여 한계 감비용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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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나리오별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실질 국내총생산 변화(2020년)

(단  : BaU 비 %)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국내총생산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호주 -34.55 -34.55 -1.87 -1.85 

미국 -25.40 -25.40 -0.49 -0.44 

캐나다 -31.11 -31.11 -1.35 -1.30 

일본 -42.15 -42.15 -2.81 -2.79 

유럽연합(15) -24.26 -24.26 -1.26 -1.28 

구소련  -2.34  -2.34  0.10 0.13 

동유럽 -22.18 -22.18 -1.13 -1.16 

동산유국  0.78  1.24 0.64 0.79 

남아 리카  13.59 23.28 0.15 0.22 

국  2.01 -21.06 0.09 -1.59 

한국  3.12 -30.00 0.15 -1.53 

인도  1.25  -4.21 0.27 -0.01 

인도네시아  1.63 -26.00 0.38 -6.09 

멕시코  1.97 -21.00 0.31 -0.48 

라질  2.05 -36.00 0.26 -5.21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의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의 이행은 또한 각국의 경제에도 서로 

상이한 영향을 끼친다. 먼저 선진국 이외에 개도국이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경우, 선진국이 지불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아주 미미하지만 전체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

측되었다. 특히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비용이 낮아지는 반면, 유럽연합의 경제적 

부담은 미미하지만 약간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선진국의 비용을 살펴보면, 일본, 

호주 등의 자발적 감축목표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을 BaU 

대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들 국가의 자발적 감축목표가 다른 선진국

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무리하게 설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1990년 대비 4%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미국의 경우, 목표가 실질적으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 국내총생산이 BaU 대비 0.4‐0.5%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미국의 자발적 감축목표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증

명하고 있으며, 개도국이 좀 더 강한 감축목표 설정을 요구받는 주요 공격대상으로 설정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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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개도국 또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부담을 감

수해야 하는데,  개도국의 감축목표 강도와 산업구조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2020년까지 배출집약도(온실가스 배출량/실질 국내총생산)를 2005년 대비 각각 40%와 

20% 감축하는 중국과 인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BaU 대비 21.06%와 4.2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으로서 실질 국내총생산이 1.59%

와 0.0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인도의 경우 발표된 자발적 감축목표가 BaU와 

비교하여 의미 있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도출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절대배출량을 BaU 대비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한 한국, 인도네시

아, 멕시코 그리고 브라질 역시 감축목표 이행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인

도네시아와 브라질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인

도네시아의 에너지 및 에너지집약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브라질의 높은 감축목표에 크게 

기인했기 때문이다. 한편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개도국의 경우(ie. 특정 감축행

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다른 개도국의 감축목표 이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적 반

사이득을 볼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1 시나리오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실질 국내총생산 변화(2020년)

한국의 경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에도 중요한 변화

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한국이 특정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않고 선진국만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시나리오 1의 경우,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과 실질 국내총생산이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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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BaU 대비 각각 3.12%와 0.15% 증가하는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1>. 이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에너지집약산업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이 개

선되어 국내 생산 및 소비활동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개도국이 자발적 감축목표를 이행할 경우, 직접 감축비용으로 실질 국내총생산이 1.53% 하

락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한국의 거시경제지표 및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변화(2020년)

(단  : BaU 비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실질 국내총생산 0.15 -1.53 

실질 국내소비 0.26 -2.53

실질 수출 -0.63 -3.72

실질 수입 1.16 -2.58

GDP 디 이터 0.08 -4.66

온실가스 배출량 3.12 -30.00

배출집약도 3.08 -30.02

그림 12 한국의 주요 산업별 생산량 변화(2020년, BaU 대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석탄, 석유, 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의 가격과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국내 소비와 투

자를 위축시킨다. 또한 국제무역과 국제 자본투자 패턴의 변화를 야기하여 국내경제에 영

향을 준다. 이와 같은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로 인하여 국내소비 위축, 무역수지 악화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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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발생한다<표 8>. 

한편,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특정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시나리오 1), 한국의 

에너지집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어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2>.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주요 개도국이 자발적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경우(시나리오 2), 생산비용 증가 및 제품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소비의 축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석유/석탄제품, 전력, 철강 및 화학 등 주요 에너지 집약산업의 생산량이 BaU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시나리오별로 석유/석탄제품의 생산량이 약 21.3% 감소

되며, 전력과 철강 산업의 경우에도 각각 4.0%와 3.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

나 배출집약도가 높지 않은 서비스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

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COP15/CMP5는 Post－Kyoto 체제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합의문인 Copenhagen Accord에서는 

2010년 1월 31일까지 각 선진국이 자국의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개

도국도 온실가스 감축행동 계획을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각국이 제출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행동의 규모와 내용이 향후 협상의 진행방향과 합의도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COP15/CMP15 이전에 이미 많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2020년까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

축목표를 발표하고 자국의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홍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 

감축목표는 강도의 적절성 및 감축목표 이행의 검증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감축목표가 IPCC(2007)가 권고하는 감축수준에 턱없이 부

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발표된 각 국의 2020년까지의 자

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검토하고,  Global  CGE 모형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목표들에 

내재한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여,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환

경 및 경제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선진국이 발표한 자발적 감축목표를 종합하면,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약 14.0% 감축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IPCC(2007)의 권고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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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감축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이번 COP15에서 개도국이 선진국의 보다 강한 감

축의무를 주장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선도

적 역할과 역사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Post‐Kyoto 협상의 타결을 위해서는 선진

국이 설정한 자발적 감축목표가 전체적으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도국의 자발

적 감축목표 이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약 15.9%까지 감축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중국과 인도의 참여에 크게 기인한다. 따라서 향후 Post‐ 

Kyoto 체제의 환경적 효과성(environmental  effectiveness)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선진

국과 더불어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와 의미 있는 수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행동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는 주요 개도국의 감축행동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필수적이

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은 직접적인 경제

적 부담을 발생시키는데, 전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이 1.1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

석결과에 의하면 주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은 개도국 전체적으로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주요 국가의 자발적 감축목표의 이행이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은 각국의 감축목표 강도 그리고 산업 및 경제 

구조 등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미국의 감축목표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

족하며, 인도의 감축목표도 다른 개도국의 감축효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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